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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와 

별도로 현실적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3292))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청 

구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각 행사할 

수 있다3293)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 전득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3294)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3295) 재권자가 그 이행을 구할 수 없고(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329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임차인 거주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때도 
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신의 인도일은 2021. 4. 22.로 한다.’는 조항 및 ‘실재명도는 2021. 12. 6.로 한다.＇는 특약사항 
의 문언 해석상 쌍방아 피고의 현실안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아전등기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존재를 분절한 원싶을 판긴한 예. 

3293) 그 구체적 내용은 ‘동시이행항변 부분에서 이미 상세히 적은 바 있어 그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3294)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그런데 부동 
산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 
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 
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산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매도안은 동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계 되는 결과 

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인으로서는 자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329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아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문혼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째메계 
완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바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댜" ［동일 취지] 원시적 불능안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2011두 15053). ~ 비록 계약 당시에 그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주식 
회사와 같은 법잎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올 체결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그 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관련 법규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동기를 해주는 것이 각눕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혼하고, 이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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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당이득 반환 법리 등으로 권리를 구재받을 수 있다),3296)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 

능하계 된 후발적 불능'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3297)에 따라 채무자는 본래급부의무를 면하 

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인 이행불능3298)의 

효과로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그에 갈음한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3299)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동기(본래급부)청구의 경우, 원시적 불능은 권 

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매도인)가 항변으로 주장· 

층명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도인의 대금청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동기의무의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후발적 불능은 민법 제537조에 기조한 권리소멸 

사유(항변의 요건사실온 매매목적물의 멸살 공용수용 등 재3자의 소유권취득 동 계약 후 이행불능의 

근거사살뿐이고,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살은 요건사실이 아니며,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는 재항변 단계 

에서의 문제이다) 또는 해제권 발생원인(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으로서 피고(매수인)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매도인)는 민법 제538조3300) 제 1항(민법 

에도 마찬가지이다(2013다86878,86885). 

3296)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계약 겐쥘二훈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재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철군하거나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 

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간눌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 
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 
제57조 제 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계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팬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보젼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메도인이 위 

대대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동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3297)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핸핥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29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채무불이행 사실-이행불능' 부분 참조. 
3299)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걸 "민법 제537조는 …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재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재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챈킬잔가 윈옆을 분달한다(민법 제538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동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우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쌍곱괴 
귀책사유 없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행불능된 경우, 팬독있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뺀순월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008다 
98655,9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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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537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에 기초하여 피고(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재항변으로, 피고(메수 

인)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기초하여 원고(대도인)가 얻은 이익의 공제를 재재항변으로 

각각 주장·증명할 수 있다. 

계약상 급부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3301) 

에 키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 ‘원·피고 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의 체결 
사실’,3302)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살, ® ‘원고의 

신뢰이익 범위’이고, 피고는 ‘원고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중명하 

여 항변할 수 있댜3303) 

3300)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논 사유 
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갈단. ®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잰우급 면함으로써 이익을 
빚예는 이룰 채권자에게 싶환하여야 한다. ,.. O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우자주의 원칙의 옌왼亞 
짚인 민법 제538조 재1항에서 채권자의 책입 있는 사유라고 함온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세권자의 수령지체 증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재공이냐 구두 계공기 필요하므로(다만, 그 계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변재를 받자 아니할 의사가 확고 
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볼수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자는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지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채권자에게 그 서류들을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 
는 구두 재공을 하여야 한다(2001다79013). 8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동을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결국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재3자가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율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 
으로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 둡율 아행하지 않온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2010 
다42495). 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대금의 납부 진에 체결한 매메계약에서 팬순와이 그 보잘 
대금의 납입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틀 이행하지 않아 잰깊팬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팬순입에게 있다(2008다25824). 

3301)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읊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올 넘지 못한다. ®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볼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온, 민법 재535조 규정 외의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그 법적 성질과 이론적 근거를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330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아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 
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33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 1210 판결;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브프왼～완문인첼이 원시적으로 붙농이어서 문혼이고, ••• 핀프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5조 계 1항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 
의 손해들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잎목에게도 •••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관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535 
조 게꾼할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기 이전에 ...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냐 알 수 있었다고 몰 수 없고, 달리 이 접을 안정할 중거가 
월또는 이유로 이를 팬브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짚닳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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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3304)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 

실책임)에 기초하여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3305)（일반적인 해제와 효과가 동일하고, 해제에 따른 쌍방 

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3306))나 대금캄액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대금의 감액 ,3307) 

3304) 대법원 202 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아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2017다265389). 

3305)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안에계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팬순일은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안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앞프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팬독잎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아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윌직」용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안에계 아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맨독있은 솥핸룰 뺀살하고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 홍 
전항의 경우에 팬순잎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않프尸에는 팬독잎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릎전하고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 - 민법 제571조 계 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젼욜될 분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윌분왼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2002다33557).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도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안이 이룰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핸겐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촌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동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댜 ®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횃산하여야 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대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도는 전세 
권의 행사로 인하여 대수안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온 계약을 
쁘할 수 있댜 ® 전항의 경우에 매수안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댜 ®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솝핸를 받은 때에는 그 밴상을 첫군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 o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잎순하는 
것으로 대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 
여 만법 제576조 제 1항의 담보책임을 덮젠하여 주었거나 이룰 폰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대도안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를 모두 아행한 이상 매수안아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002다!1151). 8 
임대차계약에 기한 윌찬권을 목적물로 한 괜괜계약 내지 목환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아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안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아 있다고 할 수 엎단(2005다340I8,34025). 8 부동산 대수인이 소유권을 
보촌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 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아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싶모을 첫군할 수 있다(95다55245).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의 문크물에 한좌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 1항의 규정을 줍윷한다. 
그러나 매수인아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관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규정온 깊팬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을 좁릎르 
작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한잔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 
온 계약의 해제 도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짚군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아 그 사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대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온 재판상 도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온 아니다(84다카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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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핸겐할 수 있다(만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온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매도안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 
올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로 
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계 칙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온 적어도 그 반환 동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민법 제571조에 따른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의 효과 역시 일반적인 해제와 같고, 매도인의 
굴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92다25946). 

3307)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아 된 권리의 일분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안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 
의 비율로 대금의 캄액을 짚군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아면 매수인이 아를 매수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핸겐할 수 있다. ® 선의의 매수인온 캄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아 싶왼인 경우에는 사실 
올 안 날로부터 완왼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O 민법 제572조는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 
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젼윷된다(88다카13547). 8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온 대도인이 취득하여 
매수안에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96다15596).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또준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분가 계약당시에 안민 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올 알칙 
물한 때에 준용한다. - O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동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올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대법원이 경매목적안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온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아고, 그 최저경매가격올 결정함 
에 있어 감정인아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아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 
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메라고 할 수 없다(2002다65189).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濱「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올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99다 
58136). 8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 ·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 
할 수 없계 된 때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고 경락인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99다 
34673)‘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계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대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만법 제574조, 제 572조에 의한 대금캄액청구권을 핼산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아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아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쁘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99다47396). 0 
민법 제574조의 취지는 매매로 인한 채무의 욀룻를 월식젼으로 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족하여 동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의 욀분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괜순잎이 그와 같은 사실을 윌칙」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캄액을 
싶군할 수 있다. 매수안에게 대금감액청구권아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칙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안은 대금 
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인맺을 건쥘할 수 있다(92다 
30580). 9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월쓰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 동예계 면적이 감소한 공유대지면적을 공급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써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94다56098). a, 수량지정매매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 
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아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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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3308)과의 상계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때문에 매도인이 아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계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99다 

58136).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입) (l )̀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안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잰문잔에게 계약의 
핸 또는 대금감액의 철포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안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첫군할 수 있다. ® 전2항의 경우에 챈문잔가 물건 
또는 권리의 홈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챈귈잔가 아를 알목 경매를 첫군한 때에는 경판있은 그 홈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첫군할 수 있다, - O 민법 제578조 제 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깊팬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안아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계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룰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아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 
온 인정될 여지가 없다(92다15574).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의 
등기여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올 취득하지 못하계 된 경우, 그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락인 

은 경매 채권자에계 경대대금 중 그가 배당받온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 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2003 
다59259).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약속어옴 공정중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1다21640). 8 민법 
제578조 제 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서의 ‘물상보증안도 포함되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87다카2641). 아에 
반하여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민법 제578조 제 1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度론(傍論)을 설시하였으나, 이에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鬱 매수인 

이 깊펜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올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재심의 소 동으로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안에게 속하계 되거나 대대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아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계 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 1항에서 정한 경매 
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매수안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만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표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 

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칙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온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 
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굼굽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 
책임올 추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계 된 때에도 동일하다(96그64). 0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로젠하는 
경우에 깊판잎아 이룰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아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올 핸겐하고 제578조 제 2항 제3항의 담보책임올 짚군할 수 있을 분, 계약올 해제함이 없이 재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온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대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96다7106). 9 선순위 근저 
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율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 
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아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올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갈 
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02다70075). 

3308) 0 민법 제571조 제 1항의 선의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온 ‘문관실’의 손해배상책임이다(92다25946).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안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아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안에게 소하지 아니 
함을 알고 있었던 탓에 대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효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 546조 , 제390조)에 쫓아서 계약올 핸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93다37328). 이 경우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안가 아닌가의 점은 대수안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아행불능이 있었다고 하여 만연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아라고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것'아라고 한 판례(70다2449)가 있으나, 이는 만법 제390조 단서의 규정과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등에 비추어 타당하 
지 않다. O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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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발생 요건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소유권 이전 불능片근 채무불이행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개념이 아니 

다.3309) 

매도인의 담보책입에 터잡아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계약 해제권 등 권리3310) 

의 경우, 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3311) 이는 매도인의 대금청구에 대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도과’(직권조사사항)와 함께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 

댜3312) 제한물권 존재에 따른 계약 해제권(제575조 ®)의 경우, 계약 해제의 요건사실 중 

하나인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사 

실’3313)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밴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O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재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2013다92873-민법 제576조 사안). ® 안관 
증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욘건을 간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동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재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포프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 4호). 

3309) 민법 제572조는 매수안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관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77다1283). 이는 

동일 문언의 민법 재570조, 제571조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3310)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570조 단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전부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제572조 제2항. 제3항)，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의 계약 해제권, 대금감액청구원, 손해배상청구권(제574조), 제한물권 존재에 따른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제575조 제 1항)이 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안정되는 권리로는,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에 

서 물건의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제580조 제 1항, 제581조 제 1항)이 있다. 

3311)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재570조 단서(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성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에 의한 계약 핸젠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제580조 제 1항 단서(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아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각 조문 구조 형식에 의하여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을 해제 상대방인 매도안이 부담함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문에 ‘선의의 매수 

안(제572조 @ ®) 메수인이 ... 알지 못한 때(제574조, 제575조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문 

구조 형식에 따라 해재권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와 해제 상대방안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가 양립할 수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 선의 

여부가 요증대상인 경우 대체로 ‘악의를· 요중사실로 삼아 주장·증명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점.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모습이고 하자를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아므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증사실로 삼아 주장·증명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한 점. 
위 제 570조 단서와 제580조 제 1항 단서와의 통일적 해석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본댜 

3312)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3313) 이는 ® 메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과 재3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살과 ®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에 기하여 지상권 등의 설정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의 두 가지 요건사 
실을 내포한다. @사실온 매매계약 체결 후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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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건물과 그 대지가 목적물인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고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법 제572조,3314) 가압류 부동산 매수인이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 제576조3315)를 각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1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겁뮬윈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법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온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욧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방해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계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댜 민법 제572조는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타안에게 속하는데 매도인이 이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댜 그러므로 건물 및 대지의 매매에서 그 대지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중에는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 
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아다. 이 후자의 경우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법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 
에 좇아 결국 이룰 철거하여야 하는 둥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고 하면, 이는 매도인에게 곡 
건물부분의 존립 자체에 관한 권리가 홈결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바의 
전형적안 위험요소가 당해 매매계약에 내재하고 있다는 홈이 있어, 앞서 본 대지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또는 나아가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75조 계2항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나, 이는 목적물 용익의 편의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못 된다. 또한 원십이 이 사건에 적용한 민법 재580조 
는 매매목적물의 물질적 성상에 홈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권리상태에 
홈이 있는 경우에 쉽사리 적용될 수 없다." 

33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아 그 후 간앞릎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윤산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줍욥된다. 즉, 가압류 결정의 기입동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압 
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온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그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 
한 경우에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밥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윤산하기 때문이 
댜"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 
아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도 민법 계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96그64). 한편,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농지 소유권 취득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간앞륜 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농지를 매수한 펜순잎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 
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아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 

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2다45207). cf.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홈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2019다226135). ＇준용'온 입법기술상 용어, ＇유추(적용)’는 해석기술상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시의 '준용’은 ‘유추(적용)’으로 수정함아 더 적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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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69조의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 

임’ 기술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3316) 

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 항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에서도 동일하다)에서는, 선전·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3317)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종종문제된다. 

고지의무의 대상온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 

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3318)이다(원칙적으로 계약체결과정에서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한 신의칙 

상 고지청보제공 의무는 없다3319\ 사전고지의무는- 계약올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3316) 대법원 2014. s.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민법 제581조 제 1항, 제2항. 제580조 제 1항, 제575조 제 1항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핸젠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댄싶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H} 갖는 
댜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동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잎간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 
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동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순싶 둥의 방법 
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 
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겐합함이 타당하다 .•••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 
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동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 
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 
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31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에는 기방행위에 해당한다. …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331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매수인 

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참조판결인 2013 
다97076 동은 위 뒷부분 판시와 달리.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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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고, 고지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한댜3320)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에 기초 

하여, 채무자(매수인, 원고)가 제3채무자(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 사실로 항변(이는 

피고 측이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3321l}i하는鵬 경우·,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 

3319) 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일반적으로 멘멘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올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 
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펜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프전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취득한 분양목적물을 다시 제3자 
에게 매도하여 전매이익을 얻는 것, 나아가 그 전매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애초의 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가 
룰 가능하면 저가로 분양을 받는 것 동은 수분양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결정할 사항이고, 

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한 젖브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스스로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분양자도 
일반적으로 분양목적물의 약정대가를 가능한 한 높여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 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젖복量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만법 제110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 
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3320) 대법원 2022. s.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미리 고지할 •••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룰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계약 
당사자에게 그 위험의 발생 방지 동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할 의n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윈현인 
잎율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윈덮을 젠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계 
할 의무가 였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 
이고 상대방이 손반잔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분찬욜을 핸속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의 
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 .• m 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입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이룰 알리지 않은 산앞 
에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잎짚한 예. 

332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간앞문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칙권조사사항은 아닌 만콥 소유권이전동기 청구소송의 속잘에 그와 같은 각알론 
의 존재 사실이 긴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윷속하여 그 부분을 뭡욜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그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 
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이지 단순히 가압류사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효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 부분은 타당하나, 피고의 
원용 전 원고의 소장 기재 또는 자인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한 것은 잘못이고(2014다64752 참조), 원고의 
자인전술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없는 이상 원·피고 간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설사 ‘소유권이전동기청구 
권에 가압류가 존재한댜’는 항변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자인진술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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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3322) 법원은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3323) 이러한 법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332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재무자에게 임의 

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재무자는 다시 제3자에게 이전동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채권자는 

제3자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 

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3325) 제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 

가압류 해제틀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322) 급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 
는 것이므로 재무자는 제3재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아를 배척할 수는 없다(98다42615). 
유사한 사례와의 바교·정리 ® (가)압류만된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존재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무조건 인용되나, ® 압류·추심명령아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의 홈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 압류·전부명령아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추심명령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피고인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에 따른 실체법상 이행청구권 상실의 유효한 항변올 함으로써 

본안에서 기각된다. ® 재권양도된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채권자의 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압류·전부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332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관절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 
로 ...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외육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간전불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틀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아전동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 
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다움, .••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를 족깊으로 ••• 소유권이전동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깊갈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 원심의 
판단은 … 정당하고" 

332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일반적으로 주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국굽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아유로 이룰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 
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룰 저지 
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틀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룰 잎욥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재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들일하다.” 

3325)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위탁자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위탁자의 피고 수탁회사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종료(해지Ht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후, 피고가 담보신탁계 
약상 특약에 따라 위탁자의 매수인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준 사안에서, 이는 제3재무자인 피 
고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위탁 
자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를 단축하여 아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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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하여 재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옹소'하 

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고, 제3재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송에 

옹소하지 아니한 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재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3326) 

3326) 대법원 1999. 6. I I. 선고 98다22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럽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 

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아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 
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동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댜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 
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 3채무자는 아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아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울손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아전등기 청구소송에 용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 

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재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